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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로 소득이 크게 감소하면서 소득분배구조가 급격히 악
화되었다. 세수보전과 구조조정 비용 마련을 위한 교통세, 이자․배당소득세 개
편의 결과 실효세부담률이 다소 상승하였다. 비록 세부담은 증가하였으나 이들
세목의 세부담이 누진적이기 때문에 형평 제고에 효과가 있었으며 경제위기 극
복을 위한 재원 마련에 크게 기여하는 등 바람직한 개편이었던 것으로 평가된
다. 1999년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분배구조가 크게 개선되어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였다. 다만 일부(예: 50대 후반)는 명예․조기퇴직 등으로 상당수가 퇴출
된 이후 위기 극복 이후에도 경제위기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재활정책이 요청된다.
핵심용어 : 소득분배, 외환위기, 경제위기, 소득재분배, 분배격차

Ⅰ. 연구의 목적1)

우리 경제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자본이 급격히 해외로 유출되고 환율이 천
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기 시작하였다. 기업의 부도가 속출하고 구
조조정의 여파 속에서 전반적인 임금삭감과 대량실업이 발생하면서 마침내 이듬해엔

실질경제성장률이 -6.7%를 기록하는 등 경제가 위기상황에 도달하였다.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1998년의 경제위기는 평균적인 소득 및 소비지출만 감소시키
는 데 그치지 않고 분배구조에도 크게 악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경기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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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세입기반이 크게 위축된 반면, 구조조정 등을 위해 막대한 재정자금이 소요되
면서 재정적자가 급격히 증대되었다. 건전재정기조 확보 및 구조조정 비용 마련을 위
해 이자․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 및 교통세율 인상이 단행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당
시의 위기상황을 염두에 둘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러한 개편은 국민부담의 증가
로 나타나긴 하였지만 분배구조 및 조세의 재분배효과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999년에는 예상 밖으로 경제가 빨리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실업이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경제성장률도 10.9%에 이르면서 분배구조도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
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분배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극심한 경제위기하에서 실업급여, 취로사업 등 각종 사
회안전망이 크게 확충되었을 뿐만 아니라 급격히 치솟던 실업률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

어, 경제위기 이후에는 소득격차도 점차 개선되고 있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추론에 비
추어 볼 때, 그러한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물론 급격한 소득감소로 인해
저소득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크고 경제위기의 후유증 등에 연유하여 심리

적으로 소득격차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느껴지는 착시현상 때문에 그러한 주장이 표면

적으로 호소력을 얻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추론에 의존하
기보다는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분배구조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 개인세부담과 관
련하여 외환위기 이후에 취해진 조세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정책시사점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1997～99년의 도시가계연보 원시자료이고 분석대상세목은 도
시가계연보 자료로부터 추정 가능한 개인소득세(양도소득세 제외)와 각종 소비세로 한
정하였다.
본고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실증분석 결과 실업률과 분배구조와는 상당히 연관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실업자의 대부분이 최저소득층에 속해 있다는 점에서 실업률의 상승은

곧 저소득층의 소득비중이 작아짐을 의미하여 상대적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반면, 실업
률의 하락은 저소득층의 소득비중이 증가함을 의미하여 상대적 소득격차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배 변화는 실업률과 상당히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분배상태를 나타냄에 있어 지니계수가 가지는 허와 실이다. 일반적으로 지니계
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분배상태가 불균형하고 0에 가까울수록 균등배분상태에 가깝다고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분배 및 세부담 분석(성명재)   21
한다. 그런데 지니계수의 값이 작아진다고 할 때 그것이 고소득층의 소득 감소, 저소
득층의 소득 상승, 또는 양자의 혼합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 없이 단순히 소득격
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만을 얘기할 뿐, 그러한 변화가 악성적인 것인지 양성적인 것
인지에 대한 추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즉 이는 곧 분배격차가 확대되었다고 하였을
때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득격감에 기인한 것과, 선진경제로 진입하는 과정에
서 성과주의 임금체계 또는 연봉제 등에 의해 도전적 경영․경쟁 및 그를 통한 성공

의 대가로 주어지는 보상체계에 따른 소득격차의 확대에 따라 야기된 어느 정도는 바

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분배격차의 확대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반대로 지니계
수가 작아지면 일반적으로 분배구조가 개선된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 그러한 변화가 극심한 경제파탄으로 인해 모든 계층이 몰락하여 소득이 하향평준

화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라면 지니계수가 하락하였다는 것만으로 분배구조가 개선되

었다거나 또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다는 식의 잘못된 해석을 낳을 수 있다. 그
러므로 지니계수 등 대부분의 불평등 지수들은 위와 같은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므로

해석상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Ⅱ. 분배구조의 변화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에 이어 1998년에는 우리 경제가 극심하게 후퇴하였
다. 그 결과 1998년에는 도시가구의 평균소득이 2,802만원(1997년)에서 2,452만원으로
12.5% 감소하였다. 소비지출 또한 1,834만원에서 1,617만원으로 11.8% 감소하였으며, 
소비성향은 0.65에서 0.66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경제위기는 모든 소득계층의 평균소득을 감소시켰다. 하위 20%의 소득점유비가

9.30%에서 7.74%으로 하락한 반면, 상위 20%의 소득점유비는 34.53%에서 36.61%
으로 상승하는 등 소득분배구조도 악화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위기 직후의 소득
분배격차의 확대가 상당 부분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율이 다른 계층보다 훨씬 더 컸다는

점에 기인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감소는 급격한 실업률 상승
(2.6%→6.8%)이 잘 대변해 준다.
연령적으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소득이 감소하였는데 그 가운데에도 신규노동시장 진

입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등의 연령층에서 소득감소율이 매
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따른 퇴직이 크
게 증가한 반면, 신규인력 채용은 거의 없었다는 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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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1997 1998 1999

총소득 평균(전체)
(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

근로소득 평균(근로자가구)
가구주의 근로소득 평균(근로자가구)
경상소득 평균(근로자가구)
비근로소득 평균(자영업자가구)

(포착소득 평균)

28,024,065
27,438,849
29,039,685
23,163,011
18,375,593
25,732,805
26,159,280
14,006,325

24,520,480
23,758,055
25,744,194
20,132,306
16,633,534
22,490,849
23,408,075
12,282,373

27,082,554
26,970,079
27,250,512
22,391,329
18,348,016
25,593,485
25,126,395
13,580,994

총소비 평균(전체)
(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

소비성향(전체)
(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

식음료비 평균(전체)
주거비 평균(전체)
광열․수도비 평균(전체)
의복비 평균(전체)
의료비 평균(전체)
교통․통신 평균(전체)
가전제품 구입비 평균(전체)

18,341,459
17,618,501
19,596,125

0.6545
0.6421
0.6748

5,279,970
617,322
826,488

1,215,223
807,632

2,320,382
411,515

16,169,808
15,412,982
17,384,533

0.6594
0.6487
0.6753

4,494,678
563,731
910,700
853,781
700,045

2,297,808
238,057

18,358,902
17,858,212
19,106,583

0.6779
0.6621
0.7011

5,129,846
612,054
940,758
992,031
795,318

2,862,053
342,214

<표 1> 도시가구의 소득․소비 평균

(단위 :만원, %)

1 2 3 4 5 6 7 8 9 10 평균․계

총소득

1997 1,025 1,580 1,905 2,190 2,442 2,723 3,048 3,426 4,023 5,673 2,802

1998  663 1,232 1,557 1,843 2,101 2,379 2,683 3,083 3,671 5,312 2,452

1999 1,086 1,522 1,794 2,029 2,293 2,575 2,908 3,345 3,927 5,608 2,708

구성비

1997 3.66 5.64 6.80 7.81 8.73 9.72 10.89 12.22 14.37 20.16 100.0

1998 2.71 5.03 6.35 7.52 8.57 9.71 10.92 12.58 14.94 21.67 100.0

1999 4.01 5.62 6.62 7.49 8.46 9.51 10.76 12.32 14.50 20.71 100.0

<표 2> 소득계층별 총소득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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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

20세
미만

20～25 25～30 30～35 35～40 40～45 45～50 50～55 55～60
60세
이상

총소득

1997 1,466 1,849 2,443 2,551 2,730 2,824 3,100 3,194 3,224 2,382

1998 628 1,450 1,932 2,342 2,398 2,639 2,746 2,751 2,895 1,851

1999 1,367 2,009 2,055 2,474 2,644 2,843 2,966 3,137 2,847 2,484

<표 3> 연령별 총소득 평균

[그림 1] 소득계층별 총소득 [그림 2] 소득계층별 총소득 구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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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는 예상 밖으로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극심한 경제위기에
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회복에 따른 모든 소득계층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도
시가구의 평균소득은 2,452만원에서 2,708만원으로 10.4% 상승하여 1997년의 96.6 % 
수준에 도달하여 명목적으로는 최소한 경제위기 직전의 수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

다. 소비지출은 1,617만원에서 1,836만원으로 13.5% 증가하여 오히려 경제위기 직전
이라고 할 수 있는 1997년의 1,834만원 수준을 미소하게 초과하였다. 1999년에 나타
난 전반적인 소득증가는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즉 하위 20%의
소득점유비가 7.74%에서 9.63%로 상승한 반면, 상위 20%의 소득점유비는 36.61%에
서 35.21%로 하락하는 등 경제위기 동안 크게 악화되었던 분배구조가 뚜렷하게 개선
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상대적인 소득격차가 축소된 주요 요인으로는 실
업률 하락(6.8%→6.3%)과, 실업급여를 비롯한 각종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른 정부의

재분배정책, 위기상황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각 경제 주체들의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여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1999년의 소득분배구조의 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으로는, 모든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저소득층 및 일부 최고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던 점이다. 
최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노동시

장 여건도 서서히 개선됨에 따라 취업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소득회복률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증시활황과 벤처붐이 일면서 비록 소수이지만 증권사와 벤처기업
종사자 가운데 고액 연봉자가 속출하면서 일부 최고소득층의 소득이 또한 크게 증가하

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이를 통해 선진국형 소득격차 확대현상의 일면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별로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1999년에 소득이 반등하였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
정에서 조기․명예퇴직 등의 원인으로 실직한 연령층 가운데 50대 후반 가구의 경우
에는 전년에 이어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10.2%, -1.7%)함으로써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들 연령층이 경제위기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연
령층의 경우에는 경제가 회복된 이후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력 부족, 연령적 핸디캡 등으로 인해 재취업이 용이하지 않아 소득감소 현상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이들 연령층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취학연령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득 하락에 따른 자녀

교육여건의 악화로 인해 경제위기의 여파가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히 경제위기 초기에 신규노동시장 진입 연령층의 소득격감 현상은 1999년에 경
기가 회복되면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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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는 가계소비지출 구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특징적인 변화를 요약하면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라 불요불급한 수요에 대한 소비지출은 크게 축소된 반면 생활필

수품에 대한 소비지출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동통신․인터넷 등과

관련된 항목에 대한 소비지출이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 특징적이다.
주요 품목별로는 외식비․의복비․가전제품 등에 대한 지출이 경기여건에 따라 매우

극심하게 변화하였던 반면에, 주거비․의료비 등에 대한 지출은 소득변화에 대해 매우
비탄력적이었다. 광열․수도비, 교통․통신비 지출은 경제위기 이후에도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광열비와 교통비 지출 증가는 석유류 세율 인상과 관련이 깊으며, 통신
비 지출 증가는 수요 폭증과 관계가 깊다.

[그림 4] 소득계층별 외식비 지출 [그림 5] 소득계층별 의복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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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소득계층별 주거비 지출 [그림 7] 소득계층별 의료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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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소득계층별 광열‧수도비 지출 [그림 9] 소득계층별 교통․통신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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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면서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어 저소득층의 생활

을 안정시키고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경제성장 잠재력 배양을 위해 전개한

정부의 재분배 정책은 비교적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일례로 199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실업급여는 1998년에 접어들면서 구
직급여를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1999년에는 그 규모가 약 9천억원에 달하였다. 
실업급여의 상당 부분이 실업자, 즉 최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 이후 실업급여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에

일부 기여하였는바 소득분배 개선에 일조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표 4 참조).

(단위: 명, 천원)

총 계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1996 15,473 10,381,811 15,179 9,883,612 56 28,423 854 469,776

1997 127,622 77,863,819 122,716 75,125,948 333 207,134 4,577 2,530,707

1998 1,379,940 785,150,786 1,360,760 769,226,706 1,707 974,837 17,475 14,947,842

1999 1,741,416 870,786,271 1,710,920 911,307,227 5,213 2,637,371 25,283 22,239,536

  주 : 1996년의 경우에는 3～4/4분기의 합임.
자료 : www.work.go.kr

노동부․중앙고용정보관리소, 고용보험동향, 각년도.
통계청, 고용보험통계월보, 2000. 12.

<표 4> 실업급여 지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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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외에도 소득분배구조의 변화요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뿐만 아니라 변화의 속도와 방향도 예측하기 어렵다. 더욱이 2000년 하반기부터는 실
업률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소득분배가 다시 악화되었을 개연성도 있으므로 경제

위기 이후의 소득분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연구가 필요하다.

Ⅲ. 세부담 분석 결과

1. 세부담 종합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1997～99년 동안 개인이 부담한 소득세(근로소득세, 종합소득
세, 이자․배당소득세)와 소비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교통세, 담배소
비세, 소비세분 교육세)의 총소득 대비 실효세부담률은 각각 8.09%→8.42%→8.96%로
상승하였다.

1998년에는 전반적인 경기후퇴의 여파로 소득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세수여건도 악
화되어 개인이 부담하는 가구당 소득세와 소비세 부담액은 227만원(1997년)에서 206
만원으로 9.0% 감소하였다. 소득감소율이 12.5%였던 데에 비추어볼 때 실효세부담률
은 다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부담 감소율이 소득감소율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재정적자 보전 및 구조조정 비용 마련을 위한 재원확충, 즉 증세가 필수적이었기 때문
에 불가피하게 이자․배당소득세율 및 교통세율을 인상하였기 때문이다. 내용별로는
소득세 부담이 93만원 수준에서 74만원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소비세 부담은 134만
원에서 132만원으로 소폭 감소하는 등 세원별로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1999년에는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소득이 회복되고 소비지출 또한 크
게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세부담이 243만원으로 17.5% 증가하여 소득증가율

10.4%를 상회하면서 실효세부담률이 9%에 육박하였다. 1998년의 실효세부담률 상승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였던 세제개편에 의한 것이었다면, 1999년의 실
효세부담률 상승은 소득증가에 따른 소득세 부담의 증가와, 소비지출 확대에 따른 소
비세 부담 증대 등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각 세원에 걸쳐 골고루

부담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세 부담은 74만원(1998년)에
서 84만원(1999년), 소비세 부담은 132만원에서 158만원으로 증가하였다.
경제위기가 가장 극심하였던 1998년에도 전체적으로 개인세 부담은 상당히 누진적
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견지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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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

1997 1998 1999

총소득세 평균 (전체)
(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

근로소득세 평균 (근로자가구)
종합소득세 평균 (자영업자가구)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평균
이자․배당소득세 평균(전체)

(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

931,927
757,356

1,234,888
712,143

1,186,806
885,665
46,262
45,214
48,082

740,188
632,356
913,262
584,906
862,789
691,578
48,610
47,450
50,473

844,999
679,501

1,092,136
621,791

1,044,065
791,154
53,845
57,711
48,071

소비세 총평균
  부가가치세 평균
  특별소비세 평균
  주세 평균
  전화세 평균
  교통세 평균
  담배소비세 평균
  소비세분 교육세 평균

1,335,244
752,208
103,102
19,086
42,135

254,299
67,993
96,421

1,323,495
651,077
86,473
14,939
49,546

354,167
67,819
99,475

1,580,445
774,993
103,783
16,505
65,317

439,732
63,901

116,214

소득세 및 소비세 평균 2,267,171 2,063,684 2,425,444

<표 5> 도시가계의 세부담 평균

지만 1998년에는 분배구조 자체가 급속히 악화되었기 때문에 비록 개인세 부담이 누
진적이었음에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충분히 체감․전달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

다.
세부담 비중 측면에서 세부담이 역진적인 소비세 부담이, 세부담이 누진적 소득세

부담의 2배 정도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개인세 부담은 누진적이었다. 이러한
것의 원인은, 비록 소득세의 경우 세부담 비중은 다소 낮지만 누진도가 상당히 높은
반면, 소비세는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역진도가 낮아 비례적인 모습에 가까웠기 때
문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세 부담이 매우 역진적일 것이라는 일반인들
의 견해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경제위기가 한창이었던 1998년에는 교통세율과 이자․배당소득세
율이 인상되면서 소득세․소비세의 소득재분배효과가 매우 크게 약화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누진적인 세부담 구조에 별 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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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원, %)

1 2 3 4 5 6 7 8 9 10 평균

1997 625 1,020 1,140 1,474 1,715 1,910 2,319 2,895 3,518 6,070 2,267

부담액 1998 611 841 1,106 1,262 1,572 1,833 2,048 2,584 3,196 5,586 2,064

1999 662 1,109 1,334 1,623 1,788 2,078 2,446 3,026 3,760 6,430 2,425

1997 6.10 6.45 5.99 6.73 7.02 7.02 7.61 8.45 8.74 10.70 8.09

부담률 1998 9.21 6.83 7.10 6.85 7.48 7.70 7.63 8.38 8.71 10.52 8.42

1999 6.10 7.29 7.44 8.00 7.80 8.07 8.41 9.05 9.58 11.47 8.96

<표 6> 소득계층별 소득세 및 소비세 총계의 부담 분포

[그림 10] 소득세․소비세 부담 [그림 11] 소득세․소비세 실효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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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만 분배구조 자체가 단기간 내에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에 분배구조 악화와
조세의 소득재분배효과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그러한 인식을 낳은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가 회복된 1999년에도 마찬가지로 정반대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1999년에는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분배구조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실제로 조세의 재
분배효과는 여전히 정(＋)의 효과를 나타내면서 전년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1998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배구조 개선효과가 조세의 재분배효과와
혼재되어 이를 제대로 구분해 내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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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목별 세부담

소득세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상당히 누진적이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실효소득세부담률이 상승하는 것으로부터 쉽
게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단일 세율로 원천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세
의 경우에도 이자․배당소득의 분배구조가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

일수록 실효세부담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소득포착률도 경제위기
이후 다소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어 과표 양성화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의 형평 제고

도 소득세 부담의 누진 구조에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위기 동안 실업률 급증 및 저소득층의 급격한 소득감소로 인해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매우 크게 감소함으로써 면세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세

(단위 :천원, %)

1 2 3 4 5 6 7 8 9 10 평균

1997 58 190 289 404 542 683 906 1,220 1,694 3,343 932

부담액 1998 6 67 172 251 387 505 671 962 1,451 2,933 740

1999 45 143 246 337 447 548 738 1,048 1,608 3,291 845

1997 0.56 1.20 1.52 1.84 2.22 2.51 2.97 3.56 4.21 5.89 3.33

부담률 1998 0.09 0.54 1.10 1.36 1.84 2.12 2.50 3.12 3.95 5.52 3.02

1999 0.41 0.94 1.37 1.66 1.95 2.13 2.54 3.13 4.09 5.87 3.12

<표 7>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

[그림 12] 소득세 부담액 [그림 13] 소득세 실효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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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는 통상적인 수준에서 벗

어나 예년 수준을 다소 상회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대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1999년에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소비세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미소하게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
지만 소득계층별 실효세부담률의 차이가 크지 않아 대체로 총소비세 부담 분포는 비례

적인 모습에 상당히 가깝다고 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소비세 개별 세
목별로는 세부담 분포가 매우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먼저 소비세 중 가장 세수 비중이 높은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체로 세부담이 비

례적 또는 미약하게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경제위기가 본
격화되면서 다소 역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경기회복후 역진도가 크게 개선되어 세부

(단위 :천원, %)

1 2 3 4 5 6 7 8 9 10 평균

부담액

1997 568 830 851 1,071 1,172 1,228 1,412 1,675 1,824 2,726 1,335

1998 605 774 935 1,012 1,185 1,327 1,377 1,622 1,745 2,653 1,323

1999 617 966 1,088 1,285 1,341 1,530 1,708 1,979 2,152 3,139 1,580

총소득
대 비
부담률

1997 5.54 5.25 4.47 4.89 4.80 4.51 4.63 4.89 4.53 4.81 4.76

1998 9.12 6.29 6.00 5.49 5.64 5.58 5.13 5.26 4.76 5.00 5.40

1999 5.69 6.35 6.06 6.34 5.85 5.94 5.87 5.92 5.48 5.60 5.84

<표 8> 소득계층별 총소비세 부담

[그림 14] 소비세 부담액 [그림 15] 소비세 실효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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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상당히 비례적으로 변화하였다. 교통세의 경우에는 미약하나마 세부담이 다소 누
진적(또는 비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주세, 담배소비세, 전화세의 경우에는 세
부담의 역진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10%의 단일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은 소
비지출 분포와 매우 유사하다. 고소득층일수록 총소득에 대비한 소비지출의 점유비, 즉
소비성향이 작아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실효세부담률 역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낮

아진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미가공식료품 등의 생활필수품을 면세하기 때문에 총
소비지출액 중 생활필수품에 대한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의 경우 면세

에 따른 상대적인 세경감 효과가 고소득층보다 더 크다. 따라서 계층간 실효세부담률
의 차이는 소비성향의 차이보다 다소 작게 나타난다. 그동안의 경제성장의 결과로서

소비패턴의 고도화․대중화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한 모습은 경제위기 기간 동안에도 지속되었다.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자동차, 가전제품 등 대부분이 내구소비재로 구성되어 있
으며, 상당수의 품목은 매우 고가이다. 또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한 지출은 소득
에 대해 상당히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가 극심하였던 1998년과 경제위기에
서 벗어난 1999년간에는 특별소비세 부담 분포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
림 17]에서 보듯이 1998년의 경우 계층별 실효세부담률 곡선이 우하향하는 반면 1999
년의 경우에는 완만하게 우상향 또는 수평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고소득층의 소비지출 패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특별소비세 부담의 변동은 대부분 고소득층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에 대한 지출

변화에 의해 결정되는데, 고소득층의 내구소비재에 대한 소비지출은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특별소비세는 불경기시에 세부담이
역진적이고 호경기시에 세부담이 누진적인 모습을 자주 나타내었다.
교통세 부담은 자동차 보유 및 운행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가 특성상 자동차 연료유라는 이차적인 수요의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급은 1980년대 말부터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최근에는 중산층 및
그 이하의 계층으로 자동차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교통세
부담도 자동차 보급의 대중화에 따라 점차 누진도가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는 교통세 부담이 미약하게나마 누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제위기가 극심하
였던 1998년에는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연료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
다. 이에 따라 1998년에는 일시적으로 교통세 부담의 누진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경제위기 동안 단행되었던 교통세율의 인상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
지 않으면서 세수보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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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 부담이 누진적이지만 향후에는 자동차 보급의 대중화 추세가 지속적으로 확산

됨에 따라 머지않아 교통세 부담은 다소 역진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그림 16] 부가가치세 실효세부담률 [그림 17] 특별소비세 실효세부담률

(단위 : %) (단위 : %)

0

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10

1997 1998 19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2 3 4 5 6 7 8 9 10

1997 1998 1999

[그림 18] 교통세 실효세부담률 [그림 19] 주세 실효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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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와 담배는 기호품이라는 특성상 소득에 대해 소비가 매우 비탄력적인 특성을 지

니고 있어, 경제위기와 관계없이 세부담이 역진적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전화세의 경우에는 1997년 말에 도입된 PCS 등 이동통신에 대한 수요 폭발과 인터
넷의 급속한 확산에 힘입어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1998년에조차 수
요가 크게 증가하여 전화세 부담이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이동통신 및 인터넷에 대한
수요의 급증 현상은 계층을 막론하고 나타남으로써 세부담이 역진적인 모습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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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담배소비세 실효세부담률 [그림 21] 전화세 실효세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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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8 1999

소 득 세 ＋ 소 비 세 0.89094 0.92208 0.90464

소 득 세 0.72124 0.68304 0.68855

종 합 소 득 세(근로소득세 포함) 0.71462 0.66930 0.67969

이 자 배 당 소 득 세 0.84806 0.87841 0.81865

소 비 세 1.00938 1.05578 1.02018

부 가 가 치 세 1.01590 1.05702 1.02925

특 별 소 비 세 0.86490 1.04146 0.97446

주 세 1.10178 1.19193 1.14257

전 화 세 1.11742 1.14940 1.10628

교 통 세 0.97990 1.00579 0.97153

담 배 소 비 세 1.19180 1.22406 1.21904

소 비 세 분 교 육 세 0.99654 1.05628 1.00953

<표 9> 세목별 KPS 지수의 변화

Khetan and Poddar(1976)와 Suits(1977)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개발된 KPS지수
는 세부담의 누진도 또는 역진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KPS의 값이
1을 초과하면 세부담이 역진적이고 1에 미달하면 세부담이 누진적인 것을 의미한다.

<표 9>에서 보았듯이 소득세와 소비세 부담은 각각 누진적․역진적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양자를 합산한 경우에는 KPS가 약 0.9 정도의 수치를 보여 총체적인 개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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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이 누진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위기 중에도 KPS지수는 1보다 작은 값을 나
타내었다.

3.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

1999년의 개인세 부담은 243만원은 1997년의 227만원보다 7.0% 더 많은데 이는
대부분 교통세 부담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1998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교통세율이
인상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우리 경제가 부(負)의 성장을 하게 되어 세입
여건이 열악해진 반면,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
진 상황하에서 재정안정 및 세수보전을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였다. 특히 여러 세목 가
운데 교통세 세율을 인상한 것은 가장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 종합․근로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인상하였다면 자원배분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
켰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로 허덕이던 상황하에서 경제회생의 기력을 더욱 쇠잔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적절하지 않으며,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지가(地價)가 급격히
하락하는 상황하에서 재산세 등의 과세 강화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므로 소비세

과세의 강화만이 유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주세, 담배소비세 등을 포함
하여 대부분의 소비세 부담이 역진적인 반면, 교통세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다소 누진
적 또는 최소한 역진적이지 않은 세목이었다. 따라서 구조조정 비용 마련 및 세수보전
이라는 순기능 외에도 조세의 재분배효과를 해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재분

배 기능을 다소 강화시켜 주는 방향에서 교통세의 세율 인상이 이루어짐으로써 경제위

기 동안의 조세정책은 소득분배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교통세율의 인상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류에 대한 가격인상을 통해
소비억제 및 외환부족 상황하에서의 수입 감축을 통한 국제수지 보전이라는 부수적인

효과가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저감 및 교통혼잡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Ⅳ. 정책시사점

1997년 말에 발생하였던 외환위기와 그에 뒤이은 경제위기로 인해 소득분배구조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실업률이 급상승하면서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감소가 두드러졌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인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 그러한 와중에 신규노동시장 진입 연령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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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및 30대 초반)이 크게 타격을 입었으며 자칫 영구적인 취업기회의 박탈로 인해
세대간 소득격차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들에 대한 취업기

회 부여와 고용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안의 중 하나로 등장하였다.
경기악화에 따른 세수보전과 구조조정 비용 마련을 위해 세제개편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소득감소율에 비해 세부담 감소율이 작게 나타나 실효세부담률은 다소 상승하였

다.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건전재정기조 및 구조조정 비용 확보를 위한 증세는 경제위
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증세의 대상 세목으로 교통세를 선택한 것은 외
부불경제 완화, 소비억제를 통한 국제수지 방어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오히려 이들 세목의 소득계층별 세부담이 누진적이라는 점을 감안하
면 경제위기 동안의 증세는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여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긍

정적인 효과가 컸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99년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분배구조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며, 그에 따라 경
제위기 동안 제기되었던 분배불균형 확대 가능성 등은 다행히 1999년에 경기회복과

함께 자연스럽게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계층(예: 50대 후반 가구)의 경우에는 명예․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상당
수가 퇴출된 이후 경제위기 극복 이후에도 아직 경제위기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 및 재활을 위한 정책이 요청된다. 특히 이들 연령층은 노
년층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연령층이므로 젊은 연령층처럼 쉽게 재취업 기회가 주어지

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도 사회정책적으로 이들을 보조해 줄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들에 대한 경제위기의 후유증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
이 이들의 경우 자녀의 양육 문제로 인한 격차 확대의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경제위기 직전에 비해서는 분배상태가 다소 열악하지만 경제위기 극복 이후의 분배

구조는 비교적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 상당히 근접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균
적인 소득분배상태는 표면적으로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였으나 고용의 불안정

성과 불규칙적인 소득획득 등 미시적으로는 생활의 안정성이 상당히 많이 침해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재분배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실증분석 결과 경제위기 극복 이후의 분배상태는 일
반적으로 알려진 상태보다는 훨씬 나은 것으로 분석된 만큼 재분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되 보조가 불필요한 계층에까지 불필요한 지출을 확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

다. 즉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보호대상자만을 엄선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례로 50대 후반 가구 등을 비롯하여 저소득층의 소득 및 자산형성․축
적을 도울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비과세 및 세금우대저축 등의 제도를 십분 활성화함

으로써 고소득층에까지 무제한적으로 혜택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저소득층에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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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세경감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정책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분배구조는 실업률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음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최근
에는 2000년 하반기 이래 다시 경제가 악화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소득분배구조가 다소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적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다만 소득분배격차와 관련하여 분배격차의 확대가 경기악화 및 실업증가에 따른 악

성적인 것이냐 또는 선진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IT 산업을 중심으로 나타난 고액소
득자의 출현에 의한 양성적인 것이냐에 따라 대응방향이 달라져야 한다. 소득분배 격
차의 확대가 전자에 의한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간주하여야 하지만 만약

후자에 의한 것이라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
최근의 실업률 변동과 IT 산업의 약진 등을 종합해 볼 때, 소득분배격차가 다소 확
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에 대한 결론은 실증분석을 통해 내려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순히 소득격차가 얼마나 확대되었는지의 문제보다는 악성적인 요인에 의한

소득격차와 양성적인 요인에 의한 소득격차가 각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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